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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 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기업의 인증 취득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첨단산업 제품의 인증 문턱을 낮춘다. 그간 로봇업계 등은 OEM 방식

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장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

로는 인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

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KS인증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인증

비용 지원은 물론,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에게는 

포상은 물론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사후관리는 더욱 촘촘해진다. 인증표시의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되었고,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명령 후 그 이행여부까지 관리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더불어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 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인증제도”

라면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KS가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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